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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

하봉운(경기대학교), 김법연(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Ⅰ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현황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현황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교

육재원 확보 및 배분제도 상의 지방분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

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

령,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노기호, 2013).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는 이양 받은 권한(자치사무)과 위임 받은 권한(국

가사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흥주 외, 2008; 송기창, 2008). 지방교육재정에 관해 중앙정부로

부터 시･교육감이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초･중

등교육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이양받은 권한(자치사무)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재정에 관한 집행기관이면서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1) 또한 제2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정에 관

련된 ①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②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③결산서의 작

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④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⑤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⑥특

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⑦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에 관한 사항, ⑧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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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법

보다 구체적인 교육감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권한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채발

행권, 보증채무 부담 행위권, 일시 차입권, 수입대체경비 직접 사용권,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

용료 징수권,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권, 예산편성권, 추경예산편성권,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집행권, 예산 이체권,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권, 예산의 전용권,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권 등

이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3) 지방채 발행권이다. 교육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

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4) 지방채 발행 한도

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

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3)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 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

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

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

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

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

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제1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

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지방채의 발행대상)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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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둘째, 제13조 규정에 의한6) 보증채무부담행위권이다.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고, 교육감은 지방자

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

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7) 일시차입권이다. 교육감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

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넷째, 제16조의 규정에 따른8) 수입대체경비 직접 사용권이다. 교육감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

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를 그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

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

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지방재정법｣ 제14조 (일시차입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

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

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8) ｢지방재정법｣ 제1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

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

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

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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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다섯째, 제31조에 따른9)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권이다.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시･도 교육청이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교육감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교육청의 수

입으로 한다.

여섯째, 제33조에 의한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권이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인 운용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안

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위 

계획이 관계법령 등에 따른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36조에 의한11) 예산 편성권과 제45조에 의한12) 추경예산 편성권이다.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

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

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9)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0)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

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

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12)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

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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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

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여덟째, 제46조에 의한13)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권과 제47조에 의한14) 예산이체권이다. 지

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때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

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감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고, 지

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

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아홉째, 제48조에 의한15)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권이다.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이 성과금을 지급하거

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열째, 제49조에 의한16) 예산의 전용권이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17) 각 항 

13) ｢지방재정법｣ 제46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

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4)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

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

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

(이체)할 수 있다.
15)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

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

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

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3차 포럼

8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

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열한째, 제72조에 의한18)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권이다. 교육감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

3)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수

업료 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하면,20)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립학교의 설리･경영자인 시･도교육감 수업료 등을 

18) ｢지방재정법｣ 제72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

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

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

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

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그 밖의 직의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

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7

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4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우 2천만원
20)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

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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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

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교

육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교육재정에 관한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에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

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다.21)

다른 하나는 학교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2001년부터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

는데, 처음에는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22) 동법 제30

조의3제6항에 의하면,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23) 학

교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지방분권의 정신에 위배된다

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3월부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다.24)

21)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수업료 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

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

일에 종료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

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

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

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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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감이 이양받은 재정관련 자치사무

구분 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②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③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④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⑤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⑥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⑦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⑧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제45조

제46조･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72조

지방채 발행권

보증채무부담 행위권

일시차입권

수입대체경비 직접 사용권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권

예산편성권, 추경예산편성권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권, 예산이체권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권

예산의 전용권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권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30조의2

수업료 징수에 관한 권한

학교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나. 위임받은 권한(국가사무)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교육부나 다른 중앙부처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은 한 가지뿐이다.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1호25)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관리환 협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행정재산 등

설치한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

칙으로 정한다.
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부소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2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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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도 폐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잡종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

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권

한 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등에 대한 최종의결권이다26).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각종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 기채안에 대한 의결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

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

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결권이다. 교육감은 지방자

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 의결권이다. 교육감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보고 청취권이다.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6)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3차 포럼

12

Ⅱ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주요 논쟁점

1. 지방교육재원 확보 및 배분제도 상의 주요 논쟁점

가. 지방교육재원 확보제도의 지방분권

현행 지방교육재원은 교육세와 내국세 교부금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

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으로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금,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수입으로 이뤄진 자체수입 등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중앙

정부 의존도가 심하고 지자체의 지원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불안정한 세입구조가 지속되

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조세징수권이 부재하므로 2017년 기준으로 지

방교육재정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9%, 지자체전입금 17.8%, 지방교육채 1.6%로 외부 

의존수입이 89.4%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재원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세입

결산액

중앙정부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

교육채

기타

(이월액 등)

2015년
623,605

(100) 

400,888

(64.3) 

109,895

(17.6) 

929

(0.15) 

14,046

(2.3) 

61,268

(9.8) 

36,579

(5.9) 

2016년
660,979

(100) 

438,345

(66.3) 

119,035

(18.0) 

1,475

(0.2) 

14,659

(2.2) 

30,102

(4.6) 

57,363

(8.7) 

2017년
724,435

(100) 

506,717

(69.9) 

129,219

(17.8) 

1,093

(0.15) 

17,001

(2.3) 

11,431

(1.6) 

58,973

(8.1) 

연평균

증가율
7.8 12.4 8.4 8.5 10.1 -56.8 27.1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단, 2017년의 경우 가결산 자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의회 결산

심사 결과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이하 표 같음)

최근 3년간 세입 결산액은 2015년 62.4조원에서 2017년 72.4조원으로 연평균 7.8% 규모로 증

가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연평균 12.4% 규

모로 증가하였으며(2015년의 경우 2013년도 교부금 감액 정산분을 반영하여 줄어들었으며, 2017

년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6.8조원이 증가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입의 증가

로 연평균 8.4% 규모로 지속 증가하였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연

도별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이자수입 등으

로 구성되며 연평균 10.1% 증가 하였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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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의존재원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세입결산액 572,576 　 605,164 623,605 　 660,979 　

의존재원총계 503,163 87.9 512,668 84.7 511,712 82.1 558,855 84.5

중앙정부이전재원 410,696 71.7 409,780 67.7 400,888 64.3 438,344 66.3

교부금
(중앙정부)

408,123 71.3 408,687 67.5 394,055 63.2 431,616 65.3

국고보조금
(중앙정부)

2,573 0.4 1,093 0.2 6,832 1.1 6,728 1.0

지자체이전재원 91,666 16.0 102,081 16.9 109,895 17.6 119,035 18.0

법정이전수입 82,506 14.4 94,500 15.6 102,009 16.4 110,374 16.7

지방교육세
(지자체)

53,857 9.4 55,815 9.2 6,902 1.1 64,061 9.7

담배소비세
(지자체)

5,250 0.9 5,514 0.9 5,184 0.8 5,964 0.9

시도세
(지자체)

18,698 3.3 21,124 3.5 22,936 3.7 25,735 3.9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

4,700 0.8 4,142 0.7 4,250 0.7 5,909 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0 0.0 7,904 1.3 7,556 1.2 8,431 1.3

교육급여보조금 0 0.0 0 0.0 178 0.0 273 0.0

비법정이전수입
(지자체)

9,160 1.6 7,581 1.3 7,885 1.3 8,660 1.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514 0.8 2,929 0.5 3,870 0.6 4,587 0.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645 0.8 4,651 0.8 4,015 0.6 4,073 0.6

기타이전수입 800 0.1 806 0.1 928 0.1 1,475 0.2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지방교육재원의 자립도는 10% 남짓으로 매우 낮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존재원이면서 일반재원

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1%를 제외한 나머지 99%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재원 확보면에서 지방분권은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도지사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음으로써 교육분권은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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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교육재원 배분제도의 지방분권

교육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원 배

분은 실무적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서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교육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 중 교부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지

방분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인식된다. 그러나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교부방법에 따라 지방분권

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

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이 조항에서 지방

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그리고 총액교

부방식이다(송기창, 2008).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27)와 그 시행규칙 제7조28)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

액 측정항목은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 시설비, 유

아교육비, 방과 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등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

도를 반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의 변화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

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

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은 물

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

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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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2005-07년 2008-09년 2010년 2011년 2012-13년 2014-25년 2016년

1 교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2 교원인건비 가산금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3 학교신설비
교육행정비

 -균형교육비

교육행정비

 -균형교육비

교육행정비

 -균형교육비
교육행정비 교육행정비 교육행정비

4 재정결함보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교육복지지원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교육복지지원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교육복지지원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

의 경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6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7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사업비

8 학교학급통폐합지원 학교학급통폐합지원 학교기본운영비확대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자체 노력 수요 등

9
학교신설민관협력확

대

학교신설민관협력확

대
학교학급통폐합지원 학교기본운영비확대 - -

10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

원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학교학급통폐합지원 학교학급통폐합지원 학교학급통폐합지원

11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

원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12 경상적경비절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13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경상적 경비 절감 - -

14
고등학교학업중단학

생비율

외부로부터교육투자

유치

외부로부터교육투자

유치

외부로부터교육투자

유치

15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 -

16 사교육비절감 - -

17
고등학교 학업중단학

생비율

고등학교 학업중단학

생비율

고등학교 학업중단학

생비율

18
고등학교졸업생취업

제고
- -

19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5개 측정항목, 7개 

소항목

7개 측정항목, 20개 

소항목

7개 측정항목, 23개 

소항목

7개 측정항목, 25개 

소항목

7개 측정항목, 26개 

소항목

9개 측정항목, 40개 

소항목

9개 측정항목, 34개 

소항목

<표 4>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변화

* 교육부 보통교부금 각 연도별 국회보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 참조.

* 2017년에는 2016년 기준에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비율과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이 빠지고, 신규로 중등직업교육

학생확대 지원이 추가됨. 

* 출처 : 이광현(2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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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29)와 시행령 제5조30)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

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란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외), 서울특별시는 특별

시세 총액(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의 10%, 광역시 및 경

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

하여 산출하고,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용지부담금의 수입예상액 산정기준은 교부금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한

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하든지간에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

하기만 하면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이 많

아지면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 배분과정에서 배분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이 많

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은 2007년까지 적용된 방식보다 지방분권

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교부금을 총액으로 배부하는 것은 교부금의 정의상 당연한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교부금 집행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므로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었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근거에 특정

사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을 시행하

지 않았을 경우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도 마찬가지다. 자체수입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을 100%로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

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

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

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

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

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

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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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보다 80%로 할 경우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넓힐 수 있다. 현재 지방세를 재원

으로 하는 수입의 경우 표준세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00%를 수입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방

의 자율성은 매우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 유보율을 높일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할 것인가

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은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상의 문제, 지방분권 내용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상의 문제

지방교육재정의 지방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시

행령 등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법｣의 특별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법｣의 특별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상 준용규정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의 특수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일반재정과 예산집행 대상, 재정구조 등의 차별성으로 인해 교육부령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행규칙으로는 「지방자

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6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 제1호], 「지방교

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60호] 등이 있으며, 법령 수준이 아닌 대 행정기관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

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4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

육부훈령 제224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10

호]가 존재한다. 교육부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행규칙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행

규칙들을 대부분 원용하고 있다(김혜자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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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교육재정 편성･운용에 관한 법령 체계

법률

헌법(제117조) 헌법(제31조)

↓ ↓

지방자치법(제121조)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 41조)

↓ ↓

지방재정법

(제1조~제53조의2, 제1장 총칙~제4장 결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

↓ ↓

대통

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제63조의2, 제1장 총칙~제4장 결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8조)

↓ ↓

시행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호]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65호]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제60호]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제1호]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6호] 

↓

행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작성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22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42호]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 224호)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10호]

자료: 김혜자 외(2016)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나. 지방분권 내용상의 문제

형식상으로는 대부분의 교육재정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의 편성 및 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31)와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교육재정에 관한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6항32)과 시행령 제3조33)(우수

31) ｢초･중등교육법｣ 제9조 (학생･기관･학교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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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

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와 교육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평가는 무시하기 어렵다.

｢지방재정법｣ 상의 제약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발

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교육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교육감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34)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

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에 의하

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자체심사와 중앙의뢰심사로 구분된다.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

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등이며,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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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4

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35)에 의해, 교육부령으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편

성기준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명목상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편성기준은 교육감의 자율성을 많이 제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에 의하면, 시･도 교

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

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5조).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

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6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는 교육재정의 지방분권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세부적으로는 규제적인 요

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규제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원의 자립도가 낮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교부금이 일반재원이라고는 하나 의존재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교부하는 쪽

에서는 교부받는 쪽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많아졌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의 책임성도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재원을 이전받아 집행하던 

관행에 익숙한 나머지 재정에 관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며, 여전히 재원을 국가가 형평하게 배분해주

길 기대하고 있다(송기창 외, 2005: 37-38).

물론 이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의해 자주재원을 확대할 여지가 적

은 데도 원인이 있다. 지방세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방교육세 마저도 지방교육의 정책적 

35)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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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구 법률 2006 개정 2010 개정 2017 개정

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비율

･당해연도 내국세의 19.4%
･당해연도 내국세의 20.0%

(2008년부터)

･당해연도 내국세의 20.27%

(2010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부담률의 4% 3%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기준재정수입액 80% 계상 ･기준재정수입액 100% 계상

지자체 

법정전임금 비율
･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근거 규정

･시･군및자치구 교육경비 보

조 근거 규정

･광역 지자체 근거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시･도및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근거 규정

･시･도는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별도경비를 전출 가능

필요에 따라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특별부과금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금 책정도 사회적 관심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의존적 태도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

교육재정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

안을 세입분권 측면에서 특별교부금의 축소, 세출 분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권 조항 삭

제를 중심으로 논하고, 추가적으로 시･도의회(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와 ｢
지방교육재정법｣ 제정, 교육감 권한의 제약 요소 제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가.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 → 2%로 하향 조정) 또는 특별교부금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하여 교부

율을 상향조정하여 왔다.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을 개정해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에 지원되어 온 국고보조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해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 사업비로 당시 8,038억원을 교부금에 반영해 교부율을 0.6%p 만큼 인상하

여 내국세 대비 비율을 2008년에 종래의 19.4%에서 20%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0년 1월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교부금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20.0%에서 20.27%로 

조정하였다.(법률 제9923호, 2010.1.1)

<표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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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구 법률 2006 개정 2010 개정 2017 개정

세출예산 

편성 협의
･교육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편성 시 미리 당해 지자체장과 협의

개정 사유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

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에 지원되

어 온 국고보조금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통합해 유아교육과 방

과후학교 사업비로 당시 8,038억

원을 교부금에 반영해 교부율을 

0.6%p 만큼 인상

･2005년부터 시･도간 차이가 많

이 나는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

육세 전입금의 예상수입액의 

80%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

한 결과 지역간 재정력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2007년부

터 이를 100%로 개정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던 교

육경비보조를 광역자치단체도 가

능하도록 교육경비 보조 근거 규정 

신설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

라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

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 재원을 확보

･보통교부금 비

율(96/100

→97/100) 

및 특별교부

금 비율

( 4 / 1 0 0 →

3/100) 조정

2017년 12월 30일에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내국세의 

20.27%의 4%(약 1조 5천억)로 과도하다는 점과 특별교부금 중에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교

육청과 매칭하여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3%로 축소하여 보통교부금

의 비중을 늘렸다.

<표 6> 2017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별교부금 변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특별교부금 

재원

내국세 20.27%의 4% 내국세 20.27%의 3%

특별교부금교

부기준

1.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

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

가 있을 때

1.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

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

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

의 100분의 3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

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

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

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

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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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특별교부금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특별교부금 규모 내국세 대비 

특별교부금 비율계 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2013 14,514 8,708 4,354 1,452 20.27%의 4/100

2014 14,564 8,738 4,369 1,457 〃

2015 13,870 8,322 4,162 1,387 〃

2016 15,216 9,130 4,565 1,521 〃

2017 17,826 10,696 5,348 1,783 〃

2018 13,838 8,303 4,151 1,383 20.27%의 3/100

※2013-2017년 결산자료, 2018년 예산자료임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이나 예비비와 달리 국회, 감사원, 예산당국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그동안 특별교부금 운용에서의 교육부의 과도한 재량

성과 자금운용의 불투명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감사원, 2008; 국민권익위원회, 2010).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 교육위에서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하는 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특별교부금은 초․중등교육과 관련해 국가가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

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가 내국세분 교부세(19.24%)의 3%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말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3%로 낮춘 것은 환영할만하다. 다만, 지방교육자치가 발전하고 초․중등

교육이 지방사무로 정의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재원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에서 

국가시책사업비의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송기창 외, 2018).

<표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② (생 략)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00분의 98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

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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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

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

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

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

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

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③ ~ ⑥ (생 략)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

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

----------------------------------------------

----------------------------------------------

----------------------------------------------

----------------------------------------------

------------------------------------100분의 50

2.-----------------------------------------------

----------------------------------------------

---------------------------------100분의 4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

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

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 시 시･도지사와 협의 조항 삭제

200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은 '시･도의 교육행정기

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제4항은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

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시･도의회에 예산을 제출 할 때 협의의 결과를 첨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감은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협의 요청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시･도 법정전출금의 징수, 교부,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추

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교육감의 자금 운용상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을 침해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발표 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

25

다. 시･도의회(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

시･도의회(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36)에 

관한 것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성격상 용도가 지정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용도가 지정

되지 않은 일반재원, 즉 교부금과 똑같은 성격이다. 따라서 전입금에 의해 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라는 것은 교부금에 의해 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때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된 시･도

교육위원회 제약요소는 교육분권의 정신에 맞게 해소되어야 한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제7항에서 시･도지사와 협의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⑤ (생 략)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

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

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

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재정법｣ 제정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

교부세법｣의 특별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듯이,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재정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법｣상 준용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법｣에는 우선 ｢초･중등교육법｣의 학교회계 관련 규정과 ｢지방재정법｣의 준용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원 확보 및 배분의 원칙

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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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김성기(협성대학교),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의 배경

1. 일괄법안 제정 이전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 개정 추진 필요

○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의 국회 제안 및 통과 이전에도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

을 위한 주요 개별 법률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

자치법) 중에서 지방분권 추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

가 있음.

2. 단기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지방분권 사항에 대한 우선 입법 추진

○ 그동안 국회와 학계, 지방교육현장에서 제기된 입법 요구 중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합의 및 실

현 가능성이 있는 지방분권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선행연구에 나타난 입법 요구 분석

○ 김효연(2018)은 ‘19세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18년 6

월 13일에 치러진 전국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19세 미만’

의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하

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지역자치참여의 근거를 헌법규정을 통해서 확인, 외국의 논의등

의 토대로 관련 입법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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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주(2018)은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고찰,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가 확

대되는 시대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역시 자치권이 확장될 경우 현행 법령상의 교

육감의 실효적 대표권에 대한 우려에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및 연구과제를 모색함.

○ 임동진, 김흥주(2017)는 교육정책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정책 갈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교육정책의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권한 및 책임

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 및 명확화, 교육갈등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제도 정비, 합리적･실질적 

교육자치제도의 확립피룡, 교육분쟁조정기구와 교육갈등연구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함. 

○ 장경원(2017)은 교육자치와 국가의 감독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을 직선제로 규정하고 교육감에게 민주적 정당

성과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불비와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 및 자주성 확보에 괴리가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앙정

부와 지방교육감의 갈등관계 고조되고 있음에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필요성 대두, 이에 관

련 판례를 검토하고,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분석 등 해석기준에 관해 

검토함. 

○ 류시조(2017)는 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 통합에 관한 논의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하였는데, 그 논의는 주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중심으로 한 양자의 연계 ･ 통합의 문제

로 귀결되고 있으나, 향후 그 방향은 지방교육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효율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 및 연계･통합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고전(2017)은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제

와 관련한 법 개정 및 헌법 적합성 논란이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판단의 준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규명을 시도, 공법학적인 법해석과 교육학적 제도원리 및 

제도사적 규명을 바탕으로, 법규범과 법인식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토

대로,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상황과 교육법학적 논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학설의 분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법인식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함. 

○ 김가람, 이일용(2017)은 지방교육분권 관련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의 법제와 쟁점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제와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교육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

고자,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에서의 법제

내용과 쟁점을 분석, 연구결과로 사무배분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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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았고, 모호한 사무배분 및다수의 기

관위임사무, 지방분권 추진의 연속성 부족이 문제됨을 확인하였으며, 재정분야에서는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았고,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 교육재원 부담 주체의 불

명확성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설명함. 

○ 김용(2016)은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

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 판단자

로서 사무를 구분하는 현실에서, 법원의 관련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 현행 법원판결의 경우 

교육자치권의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함. 

○ 김재선(2016)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입법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

방교육자치의 법학적 개념체계 및 입법적 갈등구조 분석과 자치･교육자치･교육행정의 법학적 

개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체계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구체화에 있어서 갈등구조

를 분석함. 

○ 최철호(2016)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법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법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함. 

○ 조성규(2016)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에 관한 연구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갈등관계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및 그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사

회적 화두되는 바, 이러한 법적 문제의 출발점은 현행 법제가 지방교육자치를 통하여 교육의 

문제를 지방자치와 결부시키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 및 법적 실

체라는 것이 모호하고, 그 결과 교육감과 그에 대한 국가감독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과의 권한 

관계의 내용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려 하에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

을 제기함. 

○ 노기호(2016)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

교육권한 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령을 통한 교육권한 배분

의 추진과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 구체적으로 지방 교육권한 배분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

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타당함,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

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

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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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용(2016)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무상급식 문제 등 일련의 사안 등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법률을 

분석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를 위한 견해 및 법원의 태도 확인,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확

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언함.

○ 김달효(2016)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하여 법적 측면, 대안적 측 면,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

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측면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소위 

진보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고찰함. 

○ 나민주(2016)는 지방교육자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 및 일본의 지방교육자치 사례의 분

석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기관을 둘러싼 종적･횡적구조 및 사례 분석, 관련 법률 및 변화동향

을 분석함. 

Ⅲ ｢지방교육자치법｣ 제･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1. 개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1990년 7월 3일에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1년 3월 8일에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1년 6월 20일에 시행됨.

○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후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를 통해 동 명칭의 법률안이 108건 제안됨.

○ 임기만료폐기와 대안반영폐기,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등의 의결 결과를 거쳤고, 제정 이후 35

회 개정(전부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됨.

○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은 지난 

2012년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타법개정됨. 가장 최근에 일부개정된 것은 2016년 12월 

20일이고 입법 목적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를 충당하는 재원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명시하려는” 것임.



[발표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35

2. 제ㆍ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 ｢지방교육자치법｣의 제ㆍ개정 시기와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 제ㆍ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나타난 개정 사항은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기관(교육감, 교육위

원회) 설치ㆍ운영, 교육감 선출, 교육위원 선출, 부교육감 임명, 하급교육행정기관 설치 근거, 

교육위원회 지원 조직ㆍ인력, 시ㆍ도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ㆍ제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교

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중학교 의무교육경비의 지자체 부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경비의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대규모 시ㆍ도 부교육감 2인 임

명, 교육위원회의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 전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지방교육행

정협의회 설치, 교육의원 선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을 교육지원

청으로 변경, 교육위원회 및 교원의원 일몰에 따른 폐지(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및 삭제, 교육

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 의안 제출(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 교육감협의체의 역할 

및 국가 재정지원 근거, 교육전문인력의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 교육ㆍ학예 경비 충당 

재원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소위 누리과정 지원) 명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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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1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1991. 6. 20.

시행

- (제안경위) 문교체육위원회는 1990년 7월 3일 정

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과 

1991년 1월 31일 함종한 의원외 22인의 발의로 

제출된 동일제명의 법률안 그리고 1991년 1月 31
일 박석무의원, 이상옥의원, 최훈의원 외 68인의 

발의로 제출된 지방교육자치법안 이상 3건의 법

률안을 1991년 2월 2일 제152회국회(임시회) 제3

차위원회에 상정한 후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 그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별첨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

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

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

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

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한 규정,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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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교육

위원회의 정수, 선출방법, 임기, 신분, 기피사항, 교

육위원회의 권환,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교육감의 선출, 

자격, 선결처분,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 하급교육행

정기관으로서 교육청에 관한 사항 등

2
법률 

제4473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개정이유) 교육위원회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위원

의 활동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 회의 일수 연장, 교육위원

회 의사국 설치 등

제8조 (교육위원회의 자격) 일비, 여

비의 지급기준 규정

제8조 (교육위원회의 자격) 일비, 여

비의 지급기준 삭제
제15조 (회의)… 년 40일 제15조 (회의) … 년 50일 및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제22조 (사무직원) 에 관한 일반

규정 존재

제22조 (의사국의 설치 등)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규정

3
법률

제4951호

1995. 7. 26. 

일부개정

1995. 7. 26. 

시행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교육･학예사무로 인한 소송 및 

교육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교육감을 당해 시･도
의 대표로 하며,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

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의 행정경력 하향조정, 교

육감의 조례안 공포 기한 조정, 교육위원의 활동

에 관한 규정 신설, 교육감의 자격 및 권한에 대

한 사항 신설 등

지역단위 명칭 : 직할시 지역단위 명칭 변경 : 광역시
제8조 (교육위원회의 자격) 교육 또

는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 합산 

경력이 15년 이상 

제8조 (교육위원회의 자격)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 합산 경력

이 10년 이상 
제12조 (궐원교육위원의 선출) 단

서규정 없음

제12조 (궐원교육위원의 선출) 단

서조항을 신설하여 잔여임기가 6월 

미만, 교육위원의 1/4이상의 궐원

되지 아니한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
제14조 (의안의 이송) … 15일 이내 제14조 (의안의 이송) … 20일 이내
제25조 (교육감) 

② <신설>

제25조 (교육감) 

②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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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인한 소송이나 재산 등기에 대하여 

대표함
제33조의2 (교육감의 퇴직) <신설> 제33조의2 (교육감의 퇴직) 각 호

의 규정을 두어 교육감의 퇴직사

유를 신설
제3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전문 개정>

제3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교

육감의 권함 위임범위를 구체적으

로 규정
제38조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재의요청 기간 …

15일, 

제38조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재의요청 기간 … 20

일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제3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전문

개정

제3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선결

처분의 효력상실, 의결사항의 공고

에 관한 내용 신설
<신설> 제4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

치) 단위학교의 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

한 규정 신설
<신설> 제50조의2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

령)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직무

이행명령 및 준용법규 등의 규정 신설

4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3. 1. 

시행

- (개정이유) 「교육법」일부개정

-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법」상 용어의 변경

제44조 및 제44조의2 각 조문에서 

… 국민학교

제44조 및 제44조의2 각 조문에서 

…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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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5
법률

제5467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7. 12. 17.

시행

- (개정이유)  교육감 등 선출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선출한 자와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구성된 시･도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

는 등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에 있어 공

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외 교육감

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기준 보완,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담당, 부정선거운동의 

금지, 벌칙규정의 신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재선

출에 관한 규정, 교육감 경력요건 완화, 교육감의 

시･도교육기관 설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권 

폐지, 당서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신설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전문개

정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위원

이 될 자의 자격을 교육 또는 교

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으로 함,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의 자격, 교

원단체선거인 수, 교원단체선거인 

추천 기한, 교육위원 임기만료에 

대한 새로운 교육위원의 선출 등
<신설> 제5조의2 (당선자의 결정) 교육위

원 당선자의 결정 및 득표 동수일 

경우 당선자 결정에 관한 규정 신

설
<신설> 제5조의3 (선출관리) 교육위원 선출

에 관한 사무 및 선출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신설> 제5조의4 (선거운동의 제한) 특정

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

나 되지못하게할 목적의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신설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 또

는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함을 

규정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에 관한 사항 삭제

제12조 (궐원교육위원의 선출) 전

문개정

제12조 (교육위원예정자) 교육위원

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

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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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전문개정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선출과 관련한 

세부규정의 개정 및 선출에 관한 세부사

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을 규정

<신설> 제28조의2(교육위원선출인단 및 교

육감선출인단 구성의 특례) 재선출

에 관한 규정 신설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② 교육기관을 시･도 조례로 설치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

도록 함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② 해당조문 삭제

제4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

치)

해당조문 삭제

<벌칙규정 및 당선무효에 관한 규

정의 신설>

제53조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제5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5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

해유도죄)

제56조 (당선자에 대한 매수 및 이

해유도죄)

제57조 (당선무효유도죄)

제58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9조 (허위사실공표죄)

제60조 (후보자비방죄)

제61조 (당선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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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제62조 (직계 존･비속 등의 선거범

죄로 인한 당선무효)

상기 조문 신설

6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1998. 6. 3. 

시행

- (개정이유) 시･도 교육위원 정수를 시･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하고, 교육위원의 특정지역 편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수･생활권등을 기준으로 선출권역 및 권역별 

교육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후보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기탁금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시･도 교육위원의 정수의 축소조정,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권역 조정, 교육위원 선거

시 기탁금에 관한 규정 신설 

제4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정

수) … 7인으로 하고

제4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정수) 

…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하

고 시･도별 교육위원은 별표로 규정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전문개

정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선출권역, 

경력에 관한 사항, 교원단체 선거

의 절차 등, 등록, 기탁금 등에 관

한 사항 개정 및 신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 

시․군 및 자치구 …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 

시․도의 일부…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전문개정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기탁금에 관한 사항 신설

7
법률

제6216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개정이유)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증원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의 검증기

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 외

에 후보자 초청회담･토론회를 허용하는 한편, 기

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 (주요내용) 교육감이 겸직할 수 없는 직 추가, 교

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사항, 무투표당선

<전부개정으로 전체 법조문의 구

조 및 구성, 내용 변경전체 제6장 

제176개 조문으로 구성>

제1장 총칙 - 목적, 교육 학계사무

의 관장 

제2장 교육위원회 – 조직, 교육위

원, 권한,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

한 사항

제3장 교육감 – 지위와 권한, 보조

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하급교육행

정기관에 관한 사항

제4장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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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에 관한 규정 신설, 교육감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의 당선규정, 교육위원․교육감 후보자 등의 재투

표 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에 관한 규정 신설

제6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 
총칙, 교육위원의 정수와 교육위

원․교육감의 선거구 및 자격, 선거

인단 구성, 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

고,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

동,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및 보칙에 관한 사항

8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01. 1. 29. 

시행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으로 인한 정

부부처 명칭의 변경

제19조, 제27조, 제31조 등 각 조

문의  … 교육부장관

제19조, 제27조, 제31조 등 각 조

문의  … 교육인정자원부장관

9
법률

제6533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개정이유) 중학교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

부를 지방자치단체에도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

로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의무교육경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내

용 관련 단서 신설

제39조(의무교육경비등) 단서 신

설

제39조(의무교육경비등) 중학교 교

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10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개정이유) 「민사소송법」의 일부개정

- (주요내용) 「민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해 한자표

기부분을 한글 및 쉬운법률용어로 변경

제13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擬制自白)제1항, 제

206조(화해, 포기, 인락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不要證事實)"

제13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

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

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

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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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11
법률

제707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개정이유)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

란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 (주요내용) 보조기관에 관한 사항 개정, 교육감의 

권한대행,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제33조 (보조기관) 교육감이 사고

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리

제33조 (보조기관) 부교육감은 교

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

<신 설> 제33조의2(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

대리) 교육감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사유 및 내용 신설

12
법률

제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2004. 1. 20.

시행

- (개정이유) 「검찰청법」의 개정

- (주요내용) 「검찰청법」개정으로 관련 해당 부분 

변경

제173조 (재정신청) ② …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제173조 (재정신청) ② … 지방검

찰청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

장의 처리

13
법률

제7252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개정이유) 종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부

담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으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

계의 재원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의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에 따

라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

-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변경, 의무교육경비

의 부담

제38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방교

육양여금 …

제38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39조 (의무교육경비) ② …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제39조 (의무교육경비) ② …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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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14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의 개정

-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제정으로 관련 해당 부

분 변경 및 한글의 표기(띄어쓰기) 등의 변경

제60조 ③ 초․중등교육법 … 제60조 ③ 유아교육법 …

띄어쓰기 표기의 변경

n년이상, n일이내, n인이상, n개이

상

n년 이상, n일 이내, n인 이상, n

개 이상

15
법률

제7340호

2005. 1. 25.

일부개정

2005. 4. 26.

시행

- (개정이유)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

은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1

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의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을 2인 두

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의 개정 및 신설

제33조 (보조기관) …부교육감 제33조 (보조기관) …부교육감 1인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

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
제33조의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
무대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

제33조의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부교육감이 2인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

령령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 부득이한 사유로 권한의 대행이나 

직무의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시․도 교

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

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

16
법률

제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고위공무

원단에 관한 사항 및 지방교육자치법 상 관련 조

문 개정

제33조 (보조기관) …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보조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으로 보한다.

17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법령 내 용

어의 해당 부분 변경

제55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경찰공무원 …

제55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국가경찰공무원 …

18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

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전부개정으로 전체 법조문의 구

조 및 구성, 내용 변경, 전체 제5

제1장 총칙 – 목적, 교육․학예사무

의 관장,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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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2006. 12. 20.

시행

(일부조문 

2007. 1. 1. 

시행)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

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

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

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

회로 전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

직선제로 변경,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삭제, 지방교육행정

협의회의 설치,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 등

장 제42개 조문으로 구성> 에 관한 사항

제2장 교육위원회 –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권한,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교육감 – 지위와 권한 등,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하급교

육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제4장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에 관

한 사항 

19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

-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

자치법 내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관련 조문 변경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지

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20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전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전부개정으로 인한 정

부부처명칭을 변경,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하고, 교육인전자원부장관을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

한 재의와 제소), 제30조 (보조기

관) 제39조(교육비의 보조),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등

해당 각 조문의 행정자치부장관및 

교육인전자원부장관이라는 명칭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으로 변경

21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 (개정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

여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를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선출에 

관해 단일 조문으로 구성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별도의 장

을 구성하여 선출방법을 명시

제7장에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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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시행

획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규정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의 정치적 중립 도모, 「공직선거법」의 일반적ㆍ

포괄적인 적용규정 방식 대신 준용규정을 구체적

으로 열거하고,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 「정

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음성적 선거

비용 모금 등을 제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

ㆍ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

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소

환제도 도입 등,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

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 (주요내용)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 완화, 교육의원 후보자의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창설,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

직사유 신설, 교육의원선거구 획정 및 교육감 선

거구 명확화,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

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선거방법, 「공직선거

법」 및 「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위원회 설

치 및 교육의원 선거 규정의 유효기간 설정

정을 <신설>

제51조 (선출) 

제52조 (선거구관리)

제53조 (선거구 및 그 정수)

제54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투표용지의 후보자게재순

위 등)

제57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8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7장에 해당하는 조문은 부칙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

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을 명시

제10조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10년이상 또는 양경력을 합하

여 10년 이상인 자

제10조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또는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교육의원의 소환 및 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제10조의2 (교육의원의 소환)

제10조의3 (교육의원의 퇴직)
제16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삭제>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단일 조

문으로 구성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별도의 장

을 구성하여 선출방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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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제6장에 교육감 선거에 관한 규정

을 <신설>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 (선출)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제45조 (선거구)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

위 등)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24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경

력이 5년이상 또는 양경력을 합하

여 5년 이상인 자

제24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과

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

년이상 또는 양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교육감의 소환 및 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제24조의2 (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3 (교육의원의 퇴직)
벌칙규정의 <신설> 제59조(벌칙)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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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의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일부 개정으로 인한 법

조문 내 용어의 변경

제9조 (겸직등의 금지 )… 「고등

교육법」상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제9조 (겸직등의 금지) … 「고등

교육법」상 ‘조교수’이상의 교

원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정부

부처명칭을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

관으로 변경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

한 재의와 제소), 제30조 (보조기

관) 제39조(교육비의 보조),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해당 각 조문의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는 명

칭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교

육부 장관으로 변경

24
법률

제11724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6. 

시행

- (개정이유) 교육감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

정을 신설

<신설> 제50조의2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에 관한 규정 신설 - 인수위

원회의 기간, 업무내용의 구성, 임

명 및 위촉방법 등

25
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3. 12. 30.

시행

- (개정이유) 2010년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으

나 여전히 혼재되어 쓰이는 바 관련 명칭을 통일

- (주요내용)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

치)

해당 조문에서 지역교육청이라는 

용어를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26
법률

제12394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개정이유) 유권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기재방법을 변경하고, 교육감후보자

의 교육경력 기준을 완화

- (주요내용)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 요건 완화 및 정의규정의 신설, 투표용지의 

기재 및 배열방법 규정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

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

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한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며 

동조 1, 2호에 교육경력과 교육행

정경력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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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순위 등)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

명을 기재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

정을 두지 아니함

위 등)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 쪽으

로 열거하여 기재, 후보자의 투표

용지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정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

27

법률 

제100046

호

법률

제12394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4. 2. 13.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개정이유) 2010. 2. 26. 일부개정에 있어서 부칙

으로 정한 효력 기한 도래

- (주요내용) 2010. 2. 26. 일 일부개정 당시 한시법

을 정했던 규정들의 효력 기한 도래로 인한 적용 

배제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제8조 (교육의원의 선거)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10조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제10조의2 (교육의원의 소환)

제10조의3 교육의원의 퇴직)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2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13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제14조 (의안의 이송 등)

제15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제7장 교육의원선거

제51조 (선출)

제52조 (선거구선거관리)

제53조 (선거구 및 그 정수)

각 해당 조문의 경우 법률 제

10046호(2010. 2. 26.)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

월 30일까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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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제54조 (정당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55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

위 등)

제57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8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28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

- (개정내용)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으로 정부

부처명칭을 변경,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안전행정부장관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행정자치부장관

29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6. 22.

시행

- (개정이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

년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시ㆍ도 의회의 교

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ㆍ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교육

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

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

정을 보완하고,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

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 (개정내용)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 배치, 교육

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근거규정 신설

2014년 6월 30일 기한 도래로 각 

조문의 폐지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

수)

제13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제14조 (의안의 이송 등)

제15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해당 조문 삭제>

<신설> 제29조의2 (의안의 제출 등) 교육

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각 호에 관한 사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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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30

-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교육감 

협의체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의무로 규정, 교육부 장관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

유를 협의체에 통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타당성 검토 및 통보 

의무, 협의체의 서면의견 제출 권한 

부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

31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개정이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시ㆍ도 의회의 교육ㆍ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ㆍ

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교육전문인

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

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정을 보완하

고,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 (주요내용) 제29조3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신설> 제29조의3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에 관한 사무의 지원)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

을 두도록 함



5
2

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사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의 경우 6개월의 경과

를 두어 시행

32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

- (개정이유)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

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으나 동 법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

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

출, 그러나 법령상 교육위원회의 조항이 존재하

며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사문화된 해당 규정을 전체 삭제하여 법률의 체

계에 맞도록 정비함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삭제

2014년 6월 30일 기한 도래로 각 

조문이 효력을 잃었으나 법 조문 

내에 잔존해 있었던 바 해당 조문

을 삭제함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 제4조에서 

제11조 및 제7장 교육의원선거 관

련 제51조에서 제58조

<해당 조문 삭제>

제23조 (겸직의 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교육의원

제23조 (겸직의 제한) … 교육위원

을 삭제함
제59조 I(벌칙) … 제54조 … 제59조 (벌칙) 교육의원선거에 해

당하는 제54조 부분을 삭제

33
법률 

제1437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7. 1.

시행

- (개정이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

을 기하기 위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

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한시적

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

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에 따른 전입금을 명시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 4. <신설>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

른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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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률번호 제ㆍ개정 시기 제ㆍ개정 이유
주요 개정 사항

제ㆍ개정 이전 제ㆍ개정 이후
-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규정 신설 

3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일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으로 정부

부처명칭을 변경,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행정안전부장관

35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부칙의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중 타법의 개정에 관

한 사항이 2019. 1. 1. 일부터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반영

「고등교육법」 부칙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명

시하며,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부

분의 「고등교육법」에 대한 사항

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법률 제14372호

(2016. 12. 13.)에서 제9조를 삭제함

에 따라 해당 「고등교육법」개정부

분 반영이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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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1 130880
1990. 

07. 03
정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

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

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

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균형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

무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사

무로 하여 이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

무에 관한 규정,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교육위

원회의 교육위원 정수, 임기, 신분 등에 관한 사

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교육

장의 임기 및 선출에 관한 사항, 교육장의 관장사

무에 관한 사항, 교육장의 하부교육행정기관으로

서 교육청에 관한 사항, 시･도의 학예사무에 대한 

문교부 장관의 의무사항 등

대안

반영 

폐기

2 131163
1991. 

1. 31.

의원발의

(함종한 

의원 둥 

22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

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대안

반영

폐기

Ⅳ ｢지방교육자치법｣ 제･개정 법률안 분석

1. 개요

○ 2010년 이후에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를 통해 동 명칭의 법률안이 47건 제안됨. 

○ 제20대 국회(2016.5.30.-현재)에는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를 통해 동 명칭의 법률안이 18건 

제안됨. 

2. 2010년 이후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당시에 제안된 법률안 4건(상임위원장 대안 포함)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음. 

<표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당시에 제안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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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

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

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모아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

무에 관한 규정,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교육위

원회의 교육위원 정수, 임기, 신분 등에 관한 사

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교

육감의 자격, 권한에 관한 사항,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청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비특별회계 및 국가의 

교육비보조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교육

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에 관하 사항

3 131166
1991. 

1. 31.

의원발의

(박석무 

의원 등 

68인)

｢교육자치법안｣
- (제안이유) 중앙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시행정

으로 인하여 교육에 있어서 각 지방간차이와 특수

성이 무시되고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이 계속 

저해되어 오던 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

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신장시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자치행정의 민주성

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가교육의 지속적이고 균

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폐기

4 131180
1991. 

02. 07.

문교체육

위원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 (제안경위) 문교체육위원회는 1990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안과 1991년 1월 31일 함종한 의원외 22인의 

발의로 제출된 동일제명의 법률안 그리고 1991

년 1月 31일 박석무의원, 이상옥의원, 최훈의원 

외 68인의 발의로 제출된 교육자치법안 이상 3

건의 법률안을 1991년 2월 2일 제152회국회(임

시회) 제3차위원회에 상정한 후 교육관계법안심

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 그 결과 3건

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별첨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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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07365
2010. 

01. 08.

의원발의

(김춘진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

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로 모두 선출하도록 하는 한

편,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

여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교육의원비례대표

에게도 적용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으로써 유권자 및 

교육대상자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비례대표교육의원 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정당이 비례대

임기

만료 

폐기

순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

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

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

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한 규정,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교육위원회의 정수, 선출방법, 임기, 

신분, 기피사항, 교육위원회의 권환, 회의에 관

한 사항, 교육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에 관한 사항, 교육감의 선출, 자격, 선결처분,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에 관한 사항 등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1991. 6. 20. 시행)

○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국회에 제안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그 처리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음.

<표 3> 2010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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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

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비례

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연퇴직조항 신설,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

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

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5
1807618

2010. 

02. 17.

교육과학

기술

위원장

- (제안이유)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발

의된 「지방교육자치법」14건1)의 법률안을 심시

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2010

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

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의 후보

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

정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을 도모, 정당이 추천하는 일반선거와의 차별화

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추첨에 따라 투표

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호는 표시

하지 아니하며, 현행법의 「공직선거법」의 일반

적․포괄적인 적용규정 방식 대신 준용규정을 구

체적으로 열거,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의무를 위반 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직사유 신설, 교육의원선거구의 획

정 및 교육감선거구의 명확화, 교육의원 및 교

육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신설,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

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

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및 「정

치자금법」의 준용 등 

원안

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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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07911
2010. 

03. 19.

의원발의

(강기정 

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정책에 관하

여는 지지․반대 및 정책연대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명칭 중 선거관예금지행위를 후보자 추천금지로 

변경

임기

만료 

폐기

7 1808632
2010. 

06. 18.

의원발의

(이춘석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

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

시함으로써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

- (주요내용) 교육감직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신설

임기

만료 

폐기

8 1808805
2010.07

. 05. 

의원발의

(이춘석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농번기 등의 인력난의 가중 등으로 

농촌주민의 참정권 제한 우려에 따라, 교육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5월 초에 실시하는 등 농촌의 현실

적 피해 최소화 및 실질적 평등 보장

-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실시기간 

변경

임기

만료 

폐기

9 1809734
2010. 

11. 01.

의원발의

(김영진 

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임명

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

백을 막기 위하여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

료하도록 하여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강화

- (주요내용) 부교육감의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임기

만료 

폐기

10 1813067
2011. 

8. 30.

의원발의

(정태근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잇따른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범죄

행위 발생,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의 후보자의 출마 등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

- (주요내용)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현행 선거에

서 임명 방식으로 변경, 선거에서 임명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조문 내에 선거에 관한 사항 

삭제

임기

만료 

폐기

11 1813072
2011. 

8. 31.

의원발의

(장제원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조직이 없

는 후보자가 혼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조로 

그 과정에서 선거자금 비리, 이익단체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 이에 교육감 선거의 경우

임기

만료 

폐기



[발표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59

순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에는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한 조

를 이뤄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당락을 

일치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운영하여 시․도지사

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감이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 임기만료일이 같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전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에 관한 사항 개정

12
1900420

2012. 

7. 2. 

의원발의

(이춘석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 사

무의 범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업무

인수를 지원할 위원회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에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

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주요내용)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수정

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24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6. 시행)

13 1901244
2012. 

8. 21.

의원발의

(박혜자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부교육감의 임명과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의 임명절차상의 차이로 인해 지방교육

자치행정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바, 지방교육행

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해

당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주요내용) 부교육감의 임명에 있어 절차완화

임기

만료 

폐기

14 1902544
2012. 

11. 13.

의원발의

(이상민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감후보자 

자격으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과거 1년간 정

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방식의 경우 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실상 참

여기회 제안이 발생하는 바, 평등원칙에 위배되

는 바, 보궐선거에 있어서 예외규정 도입

- (주요내용)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에 있어, 보궐선

거 시 예외규정 도입

임기

만료 

폐기

15
1903447

2013. 

01. 28.

의원발의

(박혜자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법안 내에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지

역교육청’과 ‘교육청’으로 혼재되어 있는 바 

이를 통일

- (주요내용)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용어 

통일

원안

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3.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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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04158
2013. 

03. 20.

의원발의

(유성엽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2010 2. 26. 시행,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위원회가 일몰

제로 폐지된 바, 이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

하기 위한 교육계의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

하는 검임, 이에 교육위원회 일몰규정을 삭제하

여 교육의원의 설치 및 운영 지속을 통한 바람

ㅈ기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도모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교육의

원 선거의 유지

임기

만료 

폐기

17 1904879
2013. 

05. 08.

의원발의

(박혜자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조례안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육

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시도의회 등

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에 대한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

을 받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임기

만료 

폐기

18 1905888
2013. 

07. 04.

의원발의

(박인숙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2010 2. 26. 시행,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특별법을 적용받는 제주를 

제외하고 폐지,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

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 및 학예 분

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

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폐지

와 관련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지속

임기

만료 

폐기

19 1907078
2013. 

9. 30.

의원발의

(박인숙 

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현행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 게재순위

가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표용지의 서식을 

변형하겨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

- (주요내용) 투표용지의 후보자 제재순위에 있어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후보자 게재

순위의 변경

임기

만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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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07289
2013. 

10. 16.

의원발의

(현영희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행

정 간 교육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 현재 시･도
지사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 교육정책 집행에 갈등 초래하는 바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함

-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시･도지사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 추천한 교육

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

로 보함, 교육감의 퇴직사유 개정, 교육감 선거에 

관한 규정의 삭제

임기

만료 

폐기

21 1907662
2013. 

11. 08.

의원발의

(도종환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2010 2. 26. 시행,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폐지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

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삭제, 굥규의원 후보자격

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지

역사회 인사의 공직 진출의 기회 확대

임기

만료 

폐기

22 1909133
2014. 

01. 23.

의원발의

(김학용 

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교육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적 

공조가 필수이나, 선거제인 현행에서는 교육현안

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 되는 등 지방교육정책 집

행에 차질이 발생

- (주요내용)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하고 시･도
지사 임명제로 변경, 교육감 임명 전 인사청문

절차 개시, 교육감 선거에 관한 규정 폐지

임기

만료 

폐기

23 1909285
2014. 

02. 06.

정치개혁

특벌위원

장

- (제안이유) 제321회 국회 폐회 중 제5차 교육자

치관련법 심사소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

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제

안하기로 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교육관련 선거

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

당순위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개선 및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등의 조정

- (주요내용)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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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력 요건을 3년으로 조정, 투표용지의 기재방

식 개선, 투표용지의 개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고 

선거에도 적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94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24
1909445 2014. 

02. 19.

의원발의

(김성주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가 2014

년 6월 30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교

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

선방안 마련 필요한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활동 종료시한을 삭제, 교육의원 후보자들을 

시･도 단위로 묶어 개방하는 오픈리스트 방식

을 도입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교육의원의 교육

위원회 입성기회를 확대

- (주요내용)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활동 종료시

한에 관한 규정 삭제, 교육의원 선거구를 시･
도･광역단위로 확대,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출방

식 변경 등

임기

만료 

폐기

25 1909740
2014. 

03. 14.

의원발의

(박홍근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지방교육청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증

가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폭증에 따른 파산우

려 제기,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육비의 보조 

조항 단서 신설, 지방교육청이 의무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 등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

의 70을 초고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

부담하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26
1911495 2014. 

08. 28.

의원발의

(우윤근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송사건

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는 바, 신

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대법원의 성

격과도 상이,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의 관할을 변경

- (주요내용)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의 소재지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임기

만료 

폐기

27 1911787
2014. 

09. 22. 

의원발의

(박홍근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교육감의 임명에 대하여 

교육감의 추천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취지를 침해하는 바, 지방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교육감제도의 

임기

만료 

폐기



[발표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63

순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운영 개선

- (주요내용)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동의를 얻

어 부교육감을 임명하되, 부교육감의 자격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28 1911921
2014. 

09. 30.

의원발의

(신성범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가 2014년 

6월 30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 우려, 이에 교육전문

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지원 강화 및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시･도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도모 필요

- (주요내용)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제출

에 대한 내용 신설,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내용 신설,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고나

한 사무의 지원에 대한 내용 신설

대안

반영 

폐기

29
1911939 2014. 

10. 01.

의원발의

(박혜자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 협의체의 경우 타 중앙

행정기관으로 통보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부처 및 중

앙행정기관의 회신 또는 응답의무 부존, 이에 교

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규정을 보완

하고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

거규정을 마련

- (주요내용) 교육감협의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중앙행

정기관장에게 통보, 교육부장관의 협력의무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회신의무 신설, 교육감협의체에 

대한 재정 지원

대안

반영 

폐기

30
1915035

2015. 

05. 06.

교육문화

체육관광

위원장

- (제안이유) 2014년 10 월까지 발의된 「지방교육

자치법」2건2)의 대안 제안, 교육위원회 및 교육

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

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

고 있으므로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

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둠, 

국가의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 신설

원안

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6.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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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15298 2015. 

05. 28.

의원발의

(윤재옥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경우 과도

한 선거비용의 발생, 교육의 정치화로 인한 과

도한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등의 문제 발생, 이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

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지

방교육의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교육감의 선거를 교육감의 임명으로 

변경하고 관련한 규정 정비, 교육감의 소환규정 

삭제, 교육감의 퇴직 및 선거에 관한 규정 삭제

임기

만료 

폐기

32
1918656 2016. 

03. 29.

의원발의

(류지영 

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

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

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

으로 추진할 필요에 따라, 교육세법에 부과･징
수되는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교육정책 지

원

-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안」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

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

별회계법에 따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임기

만료 

폐기

33 2000133
2016. 

06. 07.

의원발의

(한선교 

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

으며,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

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존재, 이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에 관한 규정 정비

-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

계법에 따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전입

금을 포함

철회3)

34 2000669
2016. 

07. 05.

의원발의

(김학용 

-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경우 후보자 난립

으로 과도한 선거비용 발생, 교육현안을 둘러싼 이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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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 

10인)

념적 갈등 야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는 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 임명제로 변경

- (주요내용) 교육감의 선거를 임명제로 변경,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교육감의 선거, 소환, 퇴직 등

에 관한 규정 삭제 및 수정

35 2000972
2016. 

07. 18.

의원발의

(신동근 

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공단 가･나 등급)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 이에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외

부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개정

- (주요내용) 부교육감의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 추천이 가능

하도록 개정

소관위 

접수

36 2001403
2016. 

08. 04.

의원발의

(박주민 

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바, 교육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청소

년 당사자의 선거참여 불가, 이에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

- (주요내용) 교육감 선거권 부여연령을 16세 이

상으로 하향조정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조문 

신설

소관위 

접수

37 2001439
2016. 

08. 05.

의원발의

(박홍근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

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

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

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

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이

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 (주요내용)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및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

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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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

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

38 2001872
2016. 

08. 26.

의원발의

(한선교 

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

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

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

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

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

-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안」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

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

별회계법에 따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소관위 

접수

39

2001901 2016. 

08. 29.

의원발의

(안규백 

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현행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 교육

위원회 조항이 잔존하고 있어 부칙과 함께 보지 

아니하면 교육의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

민들의 혼란 유발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법

체계의 통일, 수정 필요

- (주요내용) 사문화된 교육위윈회 및 교육의원 제

도의 삭제 및 법률 체계 정비

수정

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

40 2002393
2016. 

09. 21.

의원발의

(설훈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2007년 교육감 주민 직선제도입 이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크게 증

가, 현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갈등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장의 제166

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적용을 받지만 이는 지나치

게 국가우위의 관계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교육관련 분쟁의 특

수성을 반영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주체간 분

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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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자료제

출, 지도･조언, 시정명령 관련 협의 요구, 직무

이행명령 관련 협의의 요구 및 행정협의조정위

원회의 특례에 관한 규정 신설

41 2002579
2016. 

10. 05.

의원발의

(오영훈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의 경우, 

연간 약 4조원이 소요되며, 지방교육정책에 심

각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5

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전면 개정된 이

후 급변해온 교육 정책에 따라 다양한 인적･물
적 기반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어 왔으나 정부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재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기

한 바,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관련 사업 및 운영경비 등을 대폭 축

소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현저하게 후

퇴, 이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

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

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

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

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교

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

회계법」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 및 학예에 관

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

킴

소관위 

접수

42
2002839 2016. 

10. 24.

의원발의

(윤소하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학

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

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국가교육정책지

원특별회계법」에 따른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

계 전입금을 포함시키도록 함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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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게법」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

당하는 재원으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전

입금을 포함

43
2003454

2016. 

11. 10.

의원발의

(유성엽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2012년 누리과정의 시행 이후, 누리과

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

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

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

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

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

의 의결을 전제로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

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

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

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서, 교육 및 학예

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

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

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수정가

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9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44 2005024
2017. 

01. 09.

의원발의

(박홍근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최근 지방교육청의 인건비, 운영비와 

지방교육채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악

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에 포함

되지 않는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사업이 급증하

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지

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

- (주요내용)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에 대하여 그 합한비용이 해당 시･도 교육비특

별회계의 100분의 70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소관위 

접수

45 2005581
2017. 

02. 10.

의원발의

(이은재 

의원 등 

-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경우  주요 교

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바 개선이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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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요구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책

고객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

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 

- (주요내용) 교육감 선출을 현행 주민직접선출에

서 시･도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 또

는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교육감을 교육감

이 임명, 보고지관･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

관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

제하여 지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46 2006271
2017. 

03. 17.

의원발의

(박경미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

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 중앙정부가 교육청

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의 낭비는 물

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 이에 교육감이 직

접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임명, 부교육감의 지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에서 지자치 공무

원으로 변경

소관위 

접수

47 2011840
2018. 

02. 08. 

의원발의

(신창현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1조 목적에 ‘교육의 자

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현실은 53개 시･군 및 자치구에 교

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실정이며, 교육지

원청이 없는 시･군과 자치구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교육지원청 역할을 대신하는 등 교육자치

의 원칙에 위배되는 운영이 이루어지는 현실인 

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

향으로 개정

- (주요내용)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1개 또는 2개 이상

의’를 ‘1개의’로 개정

소관위 

접수

48 2012122
2018. 

02. 26.

의원발의

(김동철 

-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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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 

11인)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 과도한 선거

비용 및 인지도 부족의 문제, 시･도지사와 교육

감 간의 이념과 성향 차이에 따른 대립과 갈등 

문제 등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이러한 폐단을 최

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

한 선거에서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교육

감 후보로 지명한 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

무직공무원으로 보함,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시･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

가 발생한 때,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임

기가 만료된 때에 퇴직하도록 규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관한 규정 삭제

49 2014714
2018. 

08. 01.

의원발의

(이은재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

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을 

교육감이라 하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을 교육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라는 명칭은 교육장보다 더 낮은 직책이라고 

오인되어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본식 표

현으로서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바, 해당 명칭의 변경

- (주요내용) 현행 ‘교육감’의 명칭을 ‘교육청

장’으로 변경

소관위 

접수

50
2015407 2018. 

09. 10. 

의원발의

(박경미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

자치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단위학교

의 자치를 강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주체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

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

진위원회’를 설치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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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유

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지방분권, 지방

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 신설

1)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18005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13인

발의), ② [18003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 17인발의), ③ [1800627]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등 42인발의), ④ [18020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 11인발의), ⑤ [18021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등 10인발의), ⑥ 

[180448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 10인발의), ⑦ [180415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등 10인발의), ⑧ [18048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발의), ⑨ [18050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 13인발의), ⑩ [1806093]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전혁의원등 12인발의), ⑪ [180658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철우의원등 11인발의), ⑫ [180598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⑬ [18069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등 16인발의), ⑭ [18069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 21인발의)
2)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19119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발의), ② [19119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등 11인발의)
3) 해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08월26일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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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선 추진 대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

1.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 박경미의원안(2017.3.17.)은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임명하고, 부교육감을 국가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현재 부교육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과정에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됨. 2017년 9월 기준으로 “17명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4)과 1명의 장학관5)이 부교육감 직을 수행함”

○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은 물론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무직･별정직 등 외부 전문인사도 영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제시함.

-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다른 경우,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교

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의 낭

비는 물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문제의식이 내재됨.

○ 이은재의원안(2017.2.10.)은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지방교

육자치법｣ 제30조 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검토보고 2건(2017.9.; 2018.11.)은 모두 현행 제도의 장점에 

대해 “교육정책의 국가적인 통일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교육행정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적 전문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제시함.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교육감 바로 아래 직급을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력 풀을 활용하기 어려워 교육의 전문성에 제약이 있으며, 중

앙정부 교육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위한 통로로 악용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4) 전원 교육부 출신 공무원임
5) 국가직 공무원인 장학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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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행법과 개정안의 부교육감 임명방식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부교육감 

임명

□ 시･도교육감 추천-교육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시･도교육감 임명

부교육감 

신분

□ 국가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교육부)

 - 장학관(국가직) 

□ 지방공무원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공무원

 -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공무원

장점

□ 국가교육-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

□ 국가교육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적

전문성 제공

□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확대

□ 폭넓은 인재풀 활용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제고

단점

□ 교육감 제외 최상위 직위가 국가공무원에 한

정되어 지방자치에 한계
□ 국가단위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강요의 통로로 악용 가능성
□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친밀도에 따른 임명 시

교육자치 저해

자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검토보고(2017.9), p.8.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검토보고(2017.9.; 2018.11.)는 “부교육감 임명방식에 대한 현

행법과 개정안의 체계는 어느 것이 명백하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현재 1명(예외: 2명)으로 규정된 부교육감 정원을 2명(예외: 3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1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의 경우 특별시는 3인, 그 외는 2인을 두도록 하

고 있으며, 각 1인은 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6)는 2명의 부시장을 두고 일반직, 

별정직 지방공무원 및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 비해 소관 예산과 공무원 규모 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부교육감을 2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1인에 대하여 별정직, 임기제 지

방공무원 등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증원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6) 2017년 9월 기준으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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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

(국회교문위 수정의견. 단, 굵은 

글씨는 연구진의 의견)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

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

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
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보조기관) ① -----------

-----부교육감----------------

-----------------------------

-----------------------------

----------------------「지방공

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

제30조(보조기관) ① -----------

-----부교육감 2인------------

-----------------------------

--시･도는 3인----둔다.

<표 5> 시･도교육청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비교

구 분 시･도교육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제외)

2017년 예산
평균 3조 4,745억원 2조 724억원

최대 12조 524억원 2조 5,107억원

공무원 규모
평균 3,969명 3.092명

최대 12,403명 4,489명

부교육감(부시장) 수
1명(인구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는 2명)
2명

부교육감(부시장) 신분

□ 국가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 장학관

□ 지방공무원

 - 지방이사관

 -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 지방임기제 공무원 

※ 공무원 수는 시･도교육청 2017년 6월 기준, 대도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별 지자체 조직정보공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9항

자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검토보고(2017.9), p.9.

○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중에서 제청하

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고, 일반 지방자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

되어 있음. 그러므로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우선 입법 과제로 “부교육감 정원을 2명

(예외: 3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1명은 해당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중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해당 조항과 박경미의원안(2017.3.17.)의 개정안, 수정의견(국회교문위 검토보고의 수

정의견임. 다만, 굵은 글씨는 연구자의 의견임)은 다음과 같음.

<표 6>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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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

(국회교문위 수정의견. 단, 굵은 

글씨는 연구진의 의견)

  <신  설>   ②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

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교육감 1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 또는 해당 교육감 소속의 장학

관ㆍ교육연구관으로 보하되, 정

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

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

령이 임명하고,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교육감 소속

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보하

는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

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제청된 자에

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

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

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부교육감의----------------

----------------------------.

--------부교육감을 3인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인에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

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

-----------------------------

-----------------------------.

자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검토보고(2017.9),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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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강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

자치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지방분권

  <신  설> 제5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 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방교육자치 강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이양 사무의 지속

적인 발굴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이하 “유초중

등교육”이라 한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2.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

○ 박경미의원안(2018.9.10.)은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교육자치-일반지방

자치의 수평적 상호협력 노력 책무를 다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를 신

설하는 개정 방안을 제안함. 

○ 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7)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

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과제인 교육자치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는” 목적이라고 설명함. 

<표 7>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관련 법률개정안(박경미의원안, 2018.9.10.)

7) 학교자치 강화는 지방교육자치 강화와는 별도로 논의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

므로 여기에서는 학교자치에 대한 논의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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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공

동으로 맡는다.

  ④ 그 밖에 위원회를 보조하는 사무국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 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의 지방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교육자치 강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

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의 배분 등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의 지방분

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관할하는 각 시도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제출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를 국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원칙

적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교육감이 처리하기 어려

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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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을 하는 때에는 교육감

이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배

분하는 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

여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삭  제>

○ 국회교육위원회 검토보고(2018.11)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제44조8)에 따라 자치분권 추진 등을 위한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일반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를 포함하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총괄적인 지방자치분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실천계획을 마련･제출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에서 해당 실천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9)하며, 매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므로, 지방교육자치분권을 위한 별도의 위원

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그리고 “필요하다면 같은 법 제2항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지방교육자치분권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교육자

치분권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10)”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교육자치법｣보다 훨씬 나

중에 제정된 법률이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별도의 특별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제4항에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이 마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

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

를 둔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교육부는 현재 국강교육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교육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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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로 인한 두 법률 간의 상충 및 경합 가능성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법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등 주요 교육 관계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교

육기본법｣만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등 주요 교육 관계 법률에도 ｢교육기본법｣이 기본

적이고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상호 규율함.

○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교육자치

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

교육자치의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며, ｢지방

교육자치법｣에 상호 규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체계상으로도 상충 및 경합이 발생하게 되

는 문제가 있음. 

○ 그리고 국회교육위원회 검토보고(2018.11)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교육자치’라는 용어 대신

에 ‘교육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제12조) 내용상 적절하지 않음. 중층적 자치(중

앙-지방, 교육-일반행정)에 해당하는 교육자치와 중앙-지방 간의 일반지방자치 간의 통합이라

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교육

ㆍ학예 분야의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라도 현행 법률 체제 하에

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소속의 “지방교육자

치강화 추진위원회”를 두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은 필요함. 

○ 국회교육위원회 검토보고(2018.11)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사항

으로 교육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국가교육

회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고, 자

문사항 중에 교육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 관련 입법 및 정책의 시행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나 그 여부 

및 시기가 아직은 다소 불확실한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협의체는 협력하여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통

령 소속의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이전에도 교육의 지방분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다만, 앞에서 제시한 박경미의원안(2018.9.10.)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교육지방분

권 추진 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계획의 명칭을 “교육지방분권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입법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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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법”이라 한

다)(시행 2018. 9. 28., 타법개정 2018.3.27.) 제1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는 제주도지

사의 중앙정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및 권한 행사 방

법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

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

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에 비해 제주도교육감은 법률안 제출 요청 권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국민 누구나에게 인정

되는 법률안 제출 및 발의 건의만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

권이 제주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

장이 있고, 제주교육발전 및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한 교육감의 제도개선의견이 중앙정부에 적

극적으로 전달ㆍ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이덕난, 2016,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과 

교육자치 10년｣, 제주도교육청ㆍ제주도의회,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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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른 법률안 제출 요청 권한과 일반적인 법률안 제출ㆍ발의 건의 비교

구    분 법률안 제출 요청 권한 법률안 제출 및 발의 건의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9조 법률적 근거 없고, 근거 없이도 가능함

주    체 도지사 도교육감, 도지사, 단체나 개인 등도 가능

도의회 동의 여부 필요 불필요

제출기관 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법적효력

- 지원위원회는 제출된 도지사의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법반영 협력 의무

- 지원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를 심의, 심의결과를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통보

왼쪽과 같은 의무 없음

자료: 이덕난, 2016,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과 교육자치 10년｣, 제주도교육청ㆍ제주도의회, p.5.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주도교육감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20대 국회에는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2016.9.5.)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

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

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제주특별자치법｣ 제19조 제1

항 및 제2항 개정 방안이 제안됨.

<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관련 법률개정안 

(강창일의원안, 2016.9.5.)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

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

에 제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

-----------------------------------------------

---------------------------------------------. 

이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이 법에서 

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

교육감이 별도로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

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도지사(제1항 후단에 

따라 도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도교

육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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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제는 제주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시ㆍ도에 해당하는 사안임. 교육의 지

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교육감에

게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제3항은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

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6항은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65조(지

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유사하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2018.10.31. 보도자료) ｢지

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규정과도 유사함.

-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 제4항은 “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5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전체 시ㆍ도 교육감의 합의가 있어야 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고, 타당성 검토의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교육 및 학예 사무의 특성상 관계 중

앙행정기관보다 교육부장관이 타당성 검토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

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에 제42조의2(교육감의 법령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를 신설하

여 “시ㆍ도교육감은 단독 또는 다른 시ㆍ도교육감과 공동으로 해당 시ㆍ도의회별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앞에서 제시한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인정 여부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타당성 검토 요청을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등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신청 절차와 요건, 입법반영 심의방법 및 절차, 결과통보, 입법반영 노력 등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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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ㆍ도 교육감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관련 법률개정 의견(연구진)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2조의2(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법 제42조와는 별도로 교육감은 단독 또는 다른 

시ㆍ도교육감과 공동으로 해당 시ㆍ도의회별로 재

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ㆍ학예

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제00조에 따른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

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

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

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마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등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분쟁조정기구와 교육갈등연구센터 설립 등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임동진, 김흥주, 2017).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중 교육적 폐해 정도의 5점척도 기준 조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4.0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3.86,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 평가 3.83, 교원능력개발평가 3.70, 교장공모학교 운영 3.44, 자율고 지정 취소 3.40, 

고교평준화지역 지정 3.34, 사학조례 3.32, 학교자치조례 3.25, 교권보호조례 3.24의 순으

로 나타남.

- 바람직한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행정사무 및 권

한의 명확화와 구체화(40.0%)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

화조치 개발(15.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당사자 간의 협상과 타협(14.9%), 교육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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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42조의2(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교육부장

관은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3(지도･조언) 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서

면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조언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

도･조언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하면 교육부

도 운영에서의 갈등에 대비한 법, 제도, 절차의 정비(11.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법

적 정례협의체 운영(7.2%), 교육행정에서의 지방이양사무와 위임사무의 재조정(4.5%), 교육

갈등관리 및 조정기구 설립과 그에 의한 중재(3.9%), 주민여론조사와 그 결과 반영(1.3%), 

법적해결(1.3%)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을 보다 명확히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교육

차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함. 그리고 “중앙의 

교육부와 시․도의 교육감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노출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방지 

및 해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표 11>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관리 관련 법률개정 의견(김흥주ㆍ황준성 외, 2013)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9조의2(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관리)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의 교육정책 갈등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설훈의원안(2016. 9. 21.)은 “교육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교육 주체 간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제안함. 

- 특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무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

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에 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안 제42조의6 및 제42조의7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함.

<표 12>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 관련 법률개정안(설훈의원안,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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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지도･조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

아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4(시정명령 관련 협의 요구) ① 교육부장관이 교육

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명령이나 처분

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교육감은 7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나 정지의 효력은 협의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

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

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

분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제2항의 협의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제4항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

육부장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5(직무이행명령 관련 협의 요구) ① 교육감은 교육

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

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을 상

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이행 명령의 효력은 협의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이 제2항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이행명령에 관한 협의가 종료된 후 15

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제4항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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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6(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특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

168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

회”라 한다)는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

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구성한다.

  <신  설> 제42조의7(사무의 분별)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어떤 사무

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며, 

교육감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제42조의4제4항 및 제5항과 제42조의5제4항 및 제

5항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로 두는 위원회로 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과 ② 안건

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그 밖에 국무총리

가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11)” 

-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교육정책에 관련되어 장관과 교육감 사이

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음. 

- 2016년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원을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정할 특별

한 필요가 없고, 현행 법령상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도 사무의 분별에 대한 조정

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11)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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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검토보고(2016.11)는 “현행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의 권한 

관계에 대하여 규정이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위임사무인지에 대하여 

권한쟁의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12) 사무의 구분에 따라서 자율적 업무수행이나 감독

권 행사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므로 이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기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13) 대체적인 분쟁처리기구를 통하여 무분별

한 소송을 막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적인 통제 기능

을 강화할 수 있을 것14)”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설훈의원안(2016. 9. 21.)과 임동진ㆍ김흥주(2017)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와 시･도교

육청 간의 갈등 등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분쟁조정기구를 마련

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명시

○ 김범주(2018)는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에 관해 고찰하면서 법령상 교육감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그 근거로 지자체 장은 헌법기관이나 

교육감은 법률에 근거한 기관으로 비헌법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법률은 지자체장 중 하나로 교육

감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었음. 또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를 통할하

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그 근거로 ｢지방교육자치법｣이 

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대표권한을 넘어서는바 법의 성질에 반한다고 주장함. 

- 현행 ｢지방자치법｣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는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

구에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함.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

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함.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2

항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12) 1995년 전면 지방자치가 시행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6년 말부터로 

실시 기간이 짧아 사무의 구분 등에 있어서 갈등소지가 큼.
1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14) 허전(20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구조 및 그 해결시스템 모색. 헌법학 연구, 20(1), 48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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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

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

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

로 본다.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명시

되어 있음. 그리고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

해 시･도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도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

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률로 교육감의 선출에 관해 정하고 있음은 교육감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임에 관한 위 헌법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일종의 특

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있음. 물론 임명제로 바뀐다면 자치단체장이라 할 수 없지만 

현재와 같이 선출에 의한 직위라면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학

예에 관한 대표권을 갖는다 할 것임. 그러나 김범주(2018)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의 교육 및 학예 사무에 관한 대표권 및 사무 총괄권을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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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규정함.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총괄대표권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해석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제2항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이 아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

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표 13>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관련 법률개정 의견(연구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교육감) ① <생략>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

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18조(교육감) ① <생략>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 및 

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6.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

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관에게 이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

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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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대법원(2015)은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 본 것임.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관련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장학관과 장학사 등이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이었으나 현재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감사권의 행사,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

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표 14>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관련 법률개정 의견(연구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

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

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경우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법｣ 제17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오늘날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그 보장의 필요

성을 인정한다면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감의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라고 해석되어야 함. 

중앙정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권 등의 발동은 보다 엄격한 해석기

준이 적용되어야 함(장경원, 2017).

Ⅵ 결론 및 제언 

○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다룬 사항으로는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교육지방분

권 추진 위원회 설치,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 분쟁조정 제도 마련,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

권 명시,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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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서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니라 선거법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18세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의 규

정상의 지방선거권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김

효연, 2018). 선거는 그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

이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그러나 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할지에 관한 절대

적 기준은 없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발달단계상의 성숙도, 교

육학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또는 학력수준, 타법령규정과의 일관성, 사회적인 인식, 국제적 추

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성숙도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또는 학력수준은 선거와 관

련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 이미 학력수준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또한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는 물론이고 자치법정 등 다양한 자치경험 또는 정치활

동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음. 작은 예로는 과거에는 담임교사에 의해 지명되던 학급회장

도 학급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등 정치적 체험활동에 매우 익숙해졌음.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학생들이 다양한 통로로 정치적 사건들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 

- 일각에서는 선거권을 하향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해당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교육기본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기본적 목적 중에는 민주시민으로

서의 소양을 키우는 것이 들어 있음. 또한 사회과목에서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

루고 있으므로 직접체험의 교육적 효과가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음. 

- 타영역 법률과의 일관성 측면을 보면, 병역법은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8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

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18세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연장근로도 18세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혼인적령도 18세 이상이고, 운전면허도 

18세 이상, 주민등록발급은 더 낮은 17세, 유언가능 대상연령도 17세임. 이처럼 많은 법령

에서 18세 이상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음. 그

만큼 성숙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국제적 추세를 보건대, 2011년 기준으로 232국 중 92.7%(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을 18세에게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

라와 일본 뿐임(국가인권위원회, 2013).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18세인 사람은 일

반적으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으로서 교육에 매우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특히 교육

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요컨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하한을 

18세로 하는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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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권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1. 지방 분권과 교육 분권 추진 현황

□ 1991년에 30년 만에 부활해 실시된 ‘지방선거’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정 이후 지방자

치시대가 확대되어 왔음. 

□ 문재인 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중앙행정권한및사무등의지방일괄이양을위한물가안정

에관한법률등66개법률일부개정을위한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국회 제출(’18.10.26),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10.30) 등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고 있음.

□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해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해「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2017.8.27)」,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2017.12.12.)

을 발표했음.

□ 또 법적 근거가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강화를 위

한 법령 정비 방안 마련 추진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유･초･중등교육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교육부 기능 개편도 고려하고 있음.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학교현장에 보내 의견수렴을 하였고,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또는 평가지표 개발의 자율성 주

장을 담은「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임.

□ 이 가운데「교육 분권 및 지방교육 자치발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1차 포럼(‘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모색’, 2018. 7.10(화), 국회입법조

사처 대회의실), 2차 포럼(‘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일괄 정비 방안 모

색’, 2018. 9.4(화),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4층 강당) 개최를 통해「교육의 지방분

권 추진에 관한 법률」 및 일괄 이양 7개 대상법률(「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정부조직법」)에 대해 토론했음.

□ 1, 2차 포럼에서 법률 수준에서 학교자율 보장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도교육감의 권한 강화만 보일 뿐 학교단위 자율운영을 위한 입법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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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포럼은 물론 3차 포럼의 발제자 및 토론자 대부분이「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

인 면으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바, 토론자는 교육 분권에 대한 우려와 고려사

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2. 교육 분권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
반영하는 교육 분권과 교육자치의 취지와 방향성에서 일정부분 공감함. 교총은 1991년 지방

교육자치법 제정 과정과 2008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인 활동과 찬성을 하였음.  

□ 그러나 교육 분권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상당수의 국민과 학교현장은 교육 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고 그 진행과정을 제대

로 알지 못하고 있음 : ‘교육 분권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이 좋

아지는지?’

    - 교육 분권을 마련･추진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을 보더라도 균형적인 구성이라 보

기 어려움(위원 14명 중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6명), 민간위원(7명) 중 교총 추천 인

사 미 포함)  

    -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종착점은 결국 학교’이므로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전문직 대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② 미국과 같이 나라도 크고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다 18개의 교육부가 되는 것 아닌가?(1개의 중앙정부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③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우려

  ④ 국가적 통일성이 사라지고,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교육재정, 

학력, 교육과정 등 교육정책과 교육편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⑤ 가뜩이나 인사권, 재정권을 가져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져 결국 학교현장은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⑥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간 의견차와 갈등 심화의 우려

     가뜩이나 교육감직선제이후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 되고 국민이 걱정이 증폭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의구심 존재

  ⑦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으로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직사회의 

우려(시･도교육감협의회 – 부교육감 임명･제청권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권한 요

구)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11월 20일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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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의 만성적

인 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교원 지방

직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해 교직사회의 큰 불만과 우려를 불러일으킴. 

3.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의견

□ 헌법상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즉, 교육은 국가사무임을 ‘일괄이양법’에도 명시하고, 

교육부 권한의 무조건적인 완전 이양이 아닌 유․초․중등 국가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교육

감에게 위임함을 명시해야 함.

  - 교육은 국민의 권리 보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수행해야 할 핵심 국정 

분야임.  

     * 국가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헌법 : 국민 교육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임 등 규정) 

  - 교육예산도 국가가 교육재원을 확보․배분하도록 하고 있음도 교육이 국가사무임을 반증하는 

요소임. 

    ○ 2018년도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3조 4,506억 원에 달함. 

    ○ 따라서 교육예산의 국가책임이 유지되는 가운데 교육이 지방사무로 규정할 경우 교육의 

국가책임약화로 시･도교육 격차, 국가직인 교원 지방직화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음. 

□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으로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국가책임성 약화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교육은 국민의 큰 관심사이고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 등 국

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매우 많은 점 고려해야 함. 

  - 국가는 시도 간 교육격차 및 제도의 차이를 보완하고, 다른 부처 및 정책분야와 교육 부문 간

의 연계‧협력을 담당해야 함.

     *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이 되더라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큰 교육정책이 상당 

수 존재함.

       (예 : ○○고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등)

□ 시도별로 재정자립도와 교육수준(달성)의 정도가 다 다른데, 유･초･중등교육이 다 이양되면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교육의 실현과 차별의 해소를 위해 어떻게 정책 추

진 및 제도의 실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에 답이 마련돼야 함. 나아가 현행 법령 상 지방

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상의 

상반된 경향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아가 지방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응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 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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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로 귀결되지 않고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함. 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되,   각 주체별 권한과 책무

도 함께 고려돼야 함. 

  - 단위학교의 자치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많은 교육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경

우, 학교단위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내지 이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위 학교의 재정자립을 위해 시도교육청

은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단위학교에 할 수 있는지도 제시돼야 함.

□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제도화가 실현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

육청, 학교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도･현실적인 정비를 고려한 교육 분권이 추진돼야 함. 

□ 교육 분권 추진이 궁극적으로 국가교육력 약화, 지역교육 이기주의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하

며, 무엇보다 전국의 유･초･중등교원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

대하고 있음을 강조함.

    * 교총 실시 교원설문조사 결과(2017.6.13.∼23 초･중･고교원 2077명 참여,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15%

포인트) : 교원 지방직화 반대 의견 압도적

교원 지방직화 반대(87.9%), 찬성(5.8%), 잘 모르겠다(6.4%)

4. 발제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비 방안 관련 의견

<발제 내용>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안

  ㉮ 특별교부금 3%→2%로 하향 조정 또는 특별교부금의 국가시책 사업 60% 하향 조정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세출예산 편성시 시･도지사와 협의 조항 삭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도의회 권한 제약 요소 제거)-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조항 

② 지방교육재정법 제정 

<검토의견>

□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 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차원

에서 특별교부금 비율 하향을 재차 요구하고 국가시책사업 비율 하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 물론 유･초･중등의 지방이양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비율과 국가시책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필요하나, 교육

과정, 대입제도 개편, 학제개편 검토, 학생 안전 및 지진 등 국가재난 등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필요예산이 있는

바 특별교부금 축소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요망됨. 

□ 또한, 2017년 12월에 이미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기존 4%에서 3%로 줄인지 1년도 안된 상태임도 감안해야 함. 

□ 교육재정의 일반자치로부터의 규제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

성 시의 시․도지사 협의권 삭제, △시․도의회의 시․도교육위원회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는 고려해볼 사안이나 

이로 인해 일반자치와 시･도의회와의 권한 다툼과 의견 차 발생도 우려됨.

□ 「지방교육재정법」 제정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을 제시하지 않아 그 필요성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

움. 또한 그간 교육계 밖의 교육세 폐지 움직임을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계가 저지해 온 역사를 볼 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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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내용>

① 현행 부교육감 1인(또는 2인)을 2인(또는 3인)으로 증원하고,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②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

③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

④ 교육정책 및 교육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마련 

⑤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명시

⑥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⑦ 선거연령 18세 하향 

<검토의견>

□ 제시된「지방교육자치법」개정 방안 대부분이 교육감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반면 학교자율화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움. 

□ 현행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부교육감 2인(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3인)으로 늘리고 교육감 1인의 제청권을 교육감에서 부여하는 방안

에 대하여

 ◦ 학교현장은 부교육감의 임명권한을 누구 갖느냐 보다 현장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교육전문가가 부교육감이 되길 

원함. 

 ◦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부교육감 자리 하나를 늘려 장학관･연구관으로 보임하자는 제안은 교육

계 입장에서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위인설관’ 등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오히려 현행 부교육감직에 교육전문직을 임명토록 노력이 수반돼야 함.

 ◦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선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임명권마저 가진다면  선거과정의 보은인사나 코드인사 등 

인사권 남용의 수단화가 될 우려가 있음. 

□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에 있어 교원 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 필요

□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

 ◦ 현행「지방교육자치법」제42조(교육감협의체)에 따라 이미 교육감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관

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통보의무까지 부여

하고 있는데 교육부를 배제하고 바로 시․도교육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관련 법령 개정안의 입법안을 제안

하는 개정안의 입법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함. 

 ◦ 그 필요성의 논거로 발제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법상 부여된 제주도지사의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한

을 들고 있으나 이는 타 시․도의 일반자치단체장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오직 제주도지사에게만 특별법의 형태로서 

부여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 특별법의 목적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특칙임.

 ◦ 따라서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비록 교육에 대한 전문적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

도, 이미 시․도교육감이 자치조례제정권을 통하여 교육 자치에 대한 입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때, 상

위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입법반영 청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 및 교육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마련에 대하여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제도 마련은 필요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차 발생 시에도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의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3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에는‘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중 시･도지시가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의견을 달리할 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도한 주장은 아닌 지 우려됨. 

□ 특히, 선거연령 하향은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어질 사안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나 

지방분권과 연계시켜 발제 내용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학생들의 자기의

사 결정권･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인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필요함.

□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은 만18세에 해당하는 고3 학생들에게 단지 투표장에서의 선거권 부여만이 아니고, 현행 공

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학교안팎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허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우선 추진대상「지방교육자치법」개정 방안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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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학교･교실의 정치장화 등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이 선결과제를 제시함. 

  ①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고 3학생에 대한 선거권 부여뿐만 아니라 학교내외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등 정

치 활동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 필요

    * 학교내외에서 특정후보 및 정당 지지, 반대 의사표시도 가능

  ②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보호 및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또는 마련

  ③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여부도 함께 연계돼야 함. 

    * 고3학생들에게는 선거권 부여는 물론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원들은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발생, 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공무원･교사 정치참여 보장)와도 배치

  ④ 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제개편과 민법 개정,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

  ⑤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문제 등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올해 교육감 선거에 초

등학생이 교육감후보 명함을 돌리다 제지를 받음)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마치며

□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시대의 흐름이지만 의무･보통교육의 전국수준 유지를 어렵게 하고, 지

역간 교육격차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져올 교육 분권이 되지 않길 바람. 무엇보다 교육에 대

한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거나 지방에 떠넘기는 분권,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간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갖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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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지방분권은 정치적 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정치적 분권과 행정분권의 

토대가 바로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은 재정상의 의사 결정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자율적 재량범위(세입과 세출의 크기) 또는 

자율적 결정 정도(제량의 폭)와 관련이 있다. 지방정부에 세입과 세출과 관련한 재정 권한이 광범위

하세 배분되어 있고, 그 자율적 결정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적 세입 및 세출 규모가 

클수록 재정분권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윤영진, 2016: 59-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규모 확대, 안정적인 교육재

원의 확보, 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 등의 성과와 함께 국가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내국세 교부

율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 경기변동 등에 따른 세입 변화에 대한 대응력 한계 등이 지적되기도 한

다(송기창, 2017). 교육의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보제도인 동시에 배분제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검토하고 정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고 판단된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자율성 신장은 최근의 이슈만은 아니다. 이미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실제 소요에 근거한 배분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을 활용한 기준재정수요

를 산정한 바 있다.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에 대하여 발표자가 제시한 내

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내용을 첨언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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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문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분권의 관점에

서 되짚어 보고,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특별교부금 2%로 하향 조정 또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비중을 하향 조정을 제안하였

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써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면

서도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으로 전국에 걸쳐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

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다소 이중적인 성적을 지닌다(김용남 외, 

2017). 보통교부금과 달리 교육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교

부된다.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고 집행과 사용내용에 대한 

대통령 승인 등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예산배분의 시기성을 극복하고 적시성과 시급성을 갖는 수

요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비판은 교육부의 과도한 재량성과 

자금 운용의 불투명, 보통교부금과의 중복 지원, 대응투자 요구에 따른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제약 

등이다. 특히나 국가시책사업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하여 국가주도사업

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반납도록 하여 시도

교육감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시책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해

야 할 교육사업으로서 교부대상은 모든 유･초･중등정책사업을 포괄하여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가시책사업이 결국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2017년 특별교부특별교부금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목적교부금을 넘어서 

특별교부금이 국고보조금처럼 성격이 변질되었다(송기창(2017)는 주장도 있지만 교육관련 국가시

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선

언적 의미의 교부율 하향 조정이 아닌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늦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성격은 교부금과 동일하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시･도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국세 지방세 재원 조정의 산물이다.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

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재원이 아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크면 

교부금 규모는 감소하게 된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법정이전수입 규모가 큰 서울(35%) 등 시지역 

교육청에서는 평균 전체 예산의 23%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를 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도지역 교육청에서는 12%이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일반자치단체와 예산협의를 해야 한다

면 교부금에 대하여 예산협의를 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셋째,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해 편성된 세출예산 감액 시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개정 또한 앞의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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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논의를 위하여

재정분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첫째, 동법 9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국세 및 교육세의 정산규정1)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예･결산 차액 정산 규정의 취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신장을 기하려는 것이었고, 

내국세와 교육세가 증강하는 상황에서는 정산분은 지방교육재정 규모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

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감액 정산을 2015년 이미 경험했다(2015

년 교부금 예산규모가 39조 4,056억원으로 2014년 예산 40조 8,681억원보다 1조 4,625억원 감소하

였다).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을 추가하였다. 교부금의 감액 정산은 지방교육재

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교부율을 규정하고 있는 교부금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기창, 2017). 감액 정산은 하지 않도록 하고, 정산분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이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안정화기금에 투자하도록 한다거나 재정 부족으로 투자가 정체된 교육환경시설개

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법 시행령 또한 시행규칙 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일부 측정항목의 정산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별표 

1)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이하 자체노력수요)  산정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별표 

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행정경비 중 지방선거경비, 학교시설비 중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유아교육비 중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2019년 

말까지 정지됨) 및 시행규칙에서 명예퇴직교직원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정산을 해야 하는 기준재

정수요액 측정항목이다. 이는 교부금법 제5조에서 제1항에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

를 총액으로 교부한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산이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재검토하여 정산이 필요 없는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발표자도 언급하였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세분화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측정항목의 세부

내역은 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단위비용은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측정항

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결과는 달라질 진다. 문제는 측정항목 설정에 따

라 기준재정수요액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행태도 달라질 수 있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송기창, 2017: 26)는 점이다.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계수를 반영한 가중학생수에서 2001년부터 경상재정수요액(가중학생수 

대신 인건비･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로 구분하여 소요액을 산정)과 사업재정수요액(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의 신･증축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정보화사업비, 교육과정개편 관련 사업비 

1)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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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밖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교부하였다. 2005년 사업재정

수요나 실제 소요에 근거한 산정방식이 교육청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교원인건비, 교원인건비가산금, 학교신설비, 재정결함보전, 학교

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로 단순화 하였다. 학교운영비 및 기타 경비는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 계수

로 산출하였다. 2005-2007년의 교육비차이도에 의한 배분은 (가중)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

문에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에 불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확대하여 시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균형배분을 실현하고자 했다(송기창 외, 2018: 28). <표 

3>에서 2008년 이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자체노력 수요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이 

5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측정항목이 19개(소항목 수 42개), 로 늘었다. 2016년에 측정항목

이 12개(소항목 수 35개)로 줄었으나 2017년에 다시 측정항목이 2개 더 증가하였다. 세분화된 기

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은 이것이 교부를 위한 소요산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작용하면서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넷째, 2008년부터 신설된 기준재정수요액 항목 중 자체노력수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체노력

수요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자체노력 수요로 교부하는 재원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서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자체노력 수요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부 

시책사업을 위한 자체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괄적인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측정항목이 

아니라 특정사업을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측정항목이었다. 특정사업 측정항목은 교부금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2017년의 중등직업교육 비중확대 지원은 재정 관련 자체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송기창 외, 2017).. 시･도교육청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면 자체노력 수요 측정항목은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으로 한정하고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교육의 지방분권을 재정분권, 특히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지표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이다. 재정자주도란 

당해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일반자치단체의 2016년 재정자주도가 74.2%인 것에 비하면 지방교육재정은 

81.6%로 높은 수준이다. 재정분권은 재정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을 포함한다. 재정분권의 또 다른 한 

축은 재정 책임성이다. 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관련 논의가 추가되기를 희망한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지방분권을 향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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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정’이며 ‘정비’인가?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지방교육자치법 우선 추진 대상 개정 방안에 대하여(김성기, 이덕난)

󰋫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매우 절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구상으로 실익과 입법 가

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

󰋫 교육지방분권추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경우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등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교육감의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 논의 생략

󰋫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현 지방교육자치 발전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은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이에 ‘예방과 합리적 해결 내지 관리’ 차원의 접근

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기구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함(← 사분위, 학

폭위 경험 반추)

󰋫 교육감의 법령상 실효적 대표권 명시: 논의 생략

󰋫 교육감의 징계재량권 강화: 그렇게 개정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에 대하여(하봉운, 김법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특별교부금 하향 조정: 근거가 부족해 시류에 편승한 주장이라는 느낌

  -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시 협의 조항 삭제: 그런 쪽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인지는 의문임

  - 시ㆍ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 상동(← ‘교육분권’이라는 맥락을 벗어난 용어 등

장의 낯설음!!)

󰋫 지방교육재정법의 제정: 내용이 소략하여 뭐라 따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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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이런 류의 연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연구진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 관료권력의 ‘시선돌리기’와 ‘시간끌기’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임

  - 주무 장관을 기망하려는 각종 사업과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런 행태가 축적되어 이중권력 

상태로 빠지게 됨(← 김상곤 장관의 낙마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임)

󰋫 내용의 평범함 내지 진부함으로 인해 ‘세금 낭비’라는 인상을 강하게 줌

  - 개혁성 결여, 입법전략 부재, 연구방법상의 흠결 등을 지적받아 마땅함

  - 게다가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떨칠 길이 없음



04토론

김형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모색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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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모색 토론문

김형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관)

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

가. 특별교부금 내국세 부담률(20.27%)의 현행 3% → 2%로 햐향조정 또는 특별교부금 사업 중 국가시책사업비 

규모 현행 60%  → 50%로 햐향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토론 (→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ㅇ 특별교부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교육 지방분권을 크게 훼손

ㅇ (국가시책사업 수요는 폐지) 교육 지방분권을 논하는 지금, 국가가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가져

다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과거 중앙집권시대로의 회귀이며, 교육

부에게 특별교부금 지원결정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

  -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중앙행정으로의 종속화가 야기될 수 있어 지방 분권을 크게 훼손

  - 지방재정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필요

  - 지역교육에 대한 책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시도교육감에게 있음

    ☞ 문제 중의 하나는 정부가 특별교부금 사업시행 첫해에만 사업비를 교부하고 이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업무가중과 재정압박요인. 일시적 학교회계직원 

양산, 누리과정 갈등과 같이 향후 사업비용 분담에 있어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큼

ㅇ (지역현안수요, 재해수요에 한정할 필요) 기본적으로는 특별교부금 자체를 없애야하나, 지역구

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수요의 용도로

만 한정하고, 예산규모도 2018년도 수준이하로 낮출 필요

ㅇ (절감된 예산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비에 충당) 2018년도 특별교부금 규모(1조

3,838억원)를 내국세분 교부금(46조1,270억원)의 1%인 4,613억원 수준까지 축소하게 되면 

보통교부금 규모는 내국세분의 2%(9,225억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재원의 160% 정도까지 확보될 수 있음

  - 학교설립비 예산규모 추정 : 1조 5,659억원(2018년) → 2조 4,884억원(2020년) : 9,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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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토론자 제안) 지방교육재정의 배분과 관련, 특별교부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

므로 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2항,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9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을 전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①교육부 장관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는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금

을 교부한다.

가-2 (토론자 제안).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중앙정부에의 예속을 방지하고 지방분권을 이루

려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근거를 삭제해야함

※ 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6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ㅇ (우수 지자체 선정의 자의성) 다양화가 강조되는 지방분권시대, ‘우수’하다는 판단근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 중앙의 교육정책 논리를 시도교육청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

  ※ 단기적으로 꼭 지원하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측정항목 명칭과 교부기준, 교부금액을 법률로 정해서 기준에 도달했을 때 

교부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 과반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법정)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시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조항 삭제 주장에 대한 토론 

(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 : “적극 찬성함”

다.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지자체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에 의해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당해 시도교육감,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 제거 주장에 대한 토론(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7항) : “제7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

라. (토론자 제안 ①)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 분권을 강화하려면 보통교부금의 성격

에 대한 명문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 

 ☞ 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총액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률에 구체적 항목 등을 명시하지 않고는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마. (토론자 제안 ③) 교육부가 시도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교부

하면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모든 산정기준의 검토 및 결정을 중앙정부의 일방적 권한으로 하고 있어 시도

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므로 지방교육 분권 취지에 맞지 않음. 향후 시도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설정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토론자 제안 ②)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인 ‘측정항목’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평가 수단으로 사용되어 중앙행

정에의 예속을 부추길 수 있고 정부의 강력한 감독을 받게 될 여지를 남겨 주는 것으므로 측정항목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필요

 ☞ 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

 ③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수는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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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토론자 제안 ②) 지방교육재정 부담 주체의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누리과

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정부와 시도교육감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사업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서 교부한 것이니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도 추가 반영할 것을 

강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교부금법상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신

설할 필요

 ☞ 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

 ④ 대통령 공약사업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목을 감액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국가수준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재원 규모의 추가 확보를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지방 분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가. 부교육감 임명제도 개선 : 토론자의 추가 견해를 밝힘

 ㅇ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

교육감을 임명 추천권만 갖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침해소지가 큼

  -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교육(행정)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음

 ㅇ (교육감에게 임명 제청권 부여) 시도지사에게 부단체장(행정부지사) 임명제청권을 주는 것처

럼 시도교육감에게도 부단체장 추천권이 아닌 임명 제청권을 주는 것은 당연함(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 필요)

 ㅇ (교육감 직접 임명권 부여 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10.31)에서 시도부단체장 1

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한 것처럼, 지방교육자치법에서도 부교육감 

1명을 추가 증원하고 교육감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 관련 : 토론자의 추가 견해를 밝힘

 ㅇ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의 법제화 필요) 발제자들께서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 공동위원장인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

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까지만 제안하셨는데, 토론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의 <사무배

분의 원칙>은 물론, <사무배분의 기준>까지 함께 법률에 담아야만 향후 상호간의 갈등과 분

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봄 

 ㅇ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앞서 박경미 의원안을 참고해 봤는데, 너무 

모호해서 보다 구체적인 열거가 필요함. 지방이양 사무배분은 우리 현행 헌법이 지자체 사무 

권한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전권한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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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함. 곧 시도교육감의 사무는 법률에 의해 하나하나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복리사무는 지자체(시도교육감)의 사무 및 권한으로 추정

하는 것이 마땅함.

  - 그러므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부 장관의 사무 이외에는 원칙적

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한다는 기본 조항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ㅇ (사무배분의 기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에 명시된 시도교육감의 사무(17

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대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부장관의 사무를 지방교육

자치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마지막에는 ‘그 밖에 교육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국

가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교육감이 처리하기 어려

운 사무로서 국가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

다.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제출 및 입법반영> 부터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 “토론자도 모두 적극 찬성함”

라. (토론자 별도 제안) 학교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법 제20조)이지만, 교육부의 학교설립안 

중앙투자심사로 인해 제한을 받고, 결국 지역간-사회적 갈등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생수 감소, 인구절

벽시대를 맞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

 

ㅇ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학교설립과 폐지에 대한 주민통제 방안을 입법할 필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구도심, 농산어촌 거주 사회적 약자를 고사시키고 신도심의 학교신설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재의 zero-sum식 학교통폐합이 아닌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충분한 지역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필요(지방 분권시대에 적합)

  - 인구절벽시대에는 인구 도시집중 심화, 빈부격차 심화, 신도심 학교신설 폭증, 구도심이나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폐교압박 심화, 지역간-사회적 갈등 심화, 주민 집단민원 폭주가 예상됨

    ☞ 안정적인 주민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 또는 학교폐지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법률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대신에 각 지자체의 학교가 지역주

민, 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

    ☞ (개발지역내 학교신설사업 중투심사 면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한 학교배치비율에 따라 확보한 학교용지에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이 확정되어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 또는 학교신설에 의한 학생배치시설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

    ※ 교육자치법을 보강하거나 지방교육재정법 제정을 검토



05토론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교육비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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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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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교육비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1. 배경으로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일괄법안 제정 이전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개

별 법률 개정 추진 필요, 단기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지방분권 사항에 대한 

우선 입법 추진)에 적극 동의함.

◯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기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

의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다면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립과 맞물리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일괄법안 제정을 통해 전면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면 개정만을 기다리며 당장 개정이 가능한 법률안의 개정조차 미루는 것은 교육자치

와 분권의 시대에 합당한 자세가 아님. 일괄법안 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에 하더라

도 긴급한 개별 법령은 발 빠르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각 개정 방안에 대하여

◯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 “부교육감 정원을 2명(예외: 3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1명은 해당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단, 시.도의 부시장.부

지사의 경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명의 부교육감도 해당 교

육감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된 상황, 이에 따르면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부단체장,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입

법 추이를 보면서 필요시 조례에 의해 부교육감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는 법 개정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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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 

  -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협의체와 협력하여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통령 소속의 “교육지방분

권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단, 국가교육위원회 입법이 조기

에 이루어진다면 교육자치, 분권 추진과 관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규정 여하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

  - “교육의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

도교육감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단, 구체안에 대해서는 국가교

육위원회의 설립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마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등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분

쟁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단,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규정과 연계하여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명시

  -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 및 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

해 시ㆍ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교육감의 총괄대표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함. 

◯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 교육부장관의 교육

감에 대한 감사권의 행사,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

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오늘

날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그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

해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교육감의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

무는 자치사무라고 해석되어야 함. 중앙정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

권 등의 발동은 보다 엄격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토론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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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 

◯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니라 선거법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18세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

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전적으로 동의함. ‘교육감 선거에서

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15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

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주권자로서의 청소년의 선거 참여 보장 문제가 그동안 당사자인 청

소년은 물론 다양한 교육관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 “18세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은 그간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라 할 수 있음. 

제언에서 밝히듯, 학력수준, 민주시민교육의 측면, 타영역 법률과의 형평성, 국제적 추세,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4. 제언

◯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속도를 내어 폭넓은 제반 법령의 개정을 추

진해야 함. 그럼으로써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가 왔음을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에게 실감케 하

면서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여는 주체를 결집하고,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현

재의 경색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자치와 분권 논의가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국민적 관

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중심 지점으로 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

의회가 협력함으로써 광범한 교육주체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힘차

게 열어가기를 기대함. 

◯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의 본질은 국민의 교육주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미래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지속적 교육개혁을 가능

케 할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함.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주체와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법령의 

개정” 문제에 깔려있는 국민의 교육주권의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어 개방적, 전면적, 다양한 

논의 방식을 마련하여, 교육주체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관계 기관에

서 교육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구상하여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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